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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8.(목) 배포 즉시

1. 관련 기사
□ 10.8.(목)  조선일보,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ㅇ 그동안 대체근로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하청 노조가 파업

하면 원청 업체는 자사 소속 직원 혹은 다른 협력 업체의 직원들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했다. 직장 폐쇄 같은 방식도 있지만 이는 조업 중단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파업 대응책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이제 대체 근로가 막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ㅇ 노란봉투법 시행 전만 해도 원청은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주어인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 원·하청을 하나의 ‘당해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노사 간에 해석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2. 설명 내용
 □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하청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청이 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의 범위 등 쟁점에 대해 현장의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개정 노조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근로 금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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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 대체근로 금지 제도의 취지와 그간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체근로 제도가 검토·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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